
 글로벌 에너지가격 급등, 한전 적자 심화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되고 있음

- (’22년) 정부, 4월 이후 3차례에 걸쳐 ㎾h당 19.3원 인상

- (’23년) 내년 기준연료비를 포함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1㎾h당 51.6원으로 산정

* 기준연료비 45.3원, 기후환경요금 1.3원, 연료비 조정단가 5.0원

“정부는 2023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
단계적인 요금 현실화를 통해

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
2026년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”

_산업부, 전기요금 인상 발표(’22.12.30)

“시장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전기요금 체계 확립”
- (전기요금) 총괄원가 보상원칙 및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

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 확립

_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(’22.7월)



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 증대

- ‘30년 배출량 목표는 436.6백만톤(’18년 대비 40% 감축)으로 유지하여 지난 ‘21년 국제사회에

약속한 NDC 상향안의 감축목표 준수 *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 4.11일

- 전기‧열 생산, 제조, 건설, 수송 등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6% 차지

[ 202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]

에너지

86.8%

폐기물

2.5%
산업공정 7.4%

농업 3.2%

[ 국가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계획 ]



 RE100의 국제 규범화, ESG 경영 일환 등으로 기업에 대한 재생e 사용 요구 증대

- 유럽의 공급망실사법(24년 시행), 탄소국경조정제도(26년 시행)에 따라 에너지 탈탄소화 요구도 높아져

- 기후정보공시 흐름도 강화되는 추세 공급망 기업들도 온실가스배출량 정보를 관리하고 감축해야



현장진단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방법에 따른 비용 편익과 온실가스감축 분석결과를 제공

가장 비용효과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전략 수립 (전기요금 절감 + 온실가스 감축 + 규제 대응)


